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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세이프가드조치는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며 그러한 시장개방에 의해 유입되는 수입품과의 건전한 경쟁을 위한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기제로서 개방화 추세로 발전되어 가는 현재의 국제통상체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무역자유화에 따른 산업피해에 대한 구제조치로서의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필요성은 일찍이 GATT 창설 당시부터 제기되었으며, 이에 GATT 제XIX조의 형태로 국제통상규범에 도입되었다. 실제로 수입에 의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우려하는 미 의회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1942년 미국-멕시코 무역협정에 의해 국제통상협정에서 최초로 공식적인 형태로 도입된 세이프가드 조항은 이후 GATT 제 XIX조로 중요한 국제통상규범의 한 축으로 체화되었다. 


동경라운드 당시 반덤핑협정 및 보조금협정 등과 같이 별도의 부속협정으로 세이프가드협정을 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결국 체약국간의 이견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이후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통해 현재와 같은 형태의 세이프가드협정이 마련되었으며, 현재 동 협정은 무역자유화에 따른 시장개방을 보완하기 위한 한시적인 구제조치 (Safeguard or Escape Measure)에 대한 핵심적인 규범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WTO체제내에서 동 협정의 운영 현황과 그 전망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II. 
 세이프가드 관련 분쟁 및 제도 이용 현황
세이프가드조치는 이미 주요 GATT체약국들에 의해서도 활발하게 이용되어 왔다. 자료에 따르면, 1950년부터 1994년까지 GATT체제하에서 총 150건의 제XIX조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이 GATT사무국에 통보된 바 있다.
 이 중에서 EC, 호주, 미국, 캐나다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이 각각 43, 38, 27, 23회로 전체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GATT 제XIX조의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규범은 1970년대 후반부터 소위 “회색지대조치”라고 알려진 “자발적수출규제 (Voluntary Export Restraints)” 또는 “Orderly Marketing Arrangements”의 남발로 그 효과가 격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GATT 제XIX조의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또한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세이프가드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afeguards, 이하 ‘세이프가드협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 세이프가드협정이 발효된 1995년부터 2002년 5월까지 WTO 분쟁해결기구에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27건의 제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 <표1>에서 요약된 바와 같이 7건의 분쟁에 대해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결이 채택되고 있다.
 한편, 양고기 수입과 관련한 미국-뉴질랜드 분쟁 (DS177)과 미국-호주 분쟁 (DS178)은 분쟁해결기구에 의해 통합되어 단일 패널 및 상소기구에 의해 판결이 이루어졌다. 또한, 5월 3일 회람된 Chile – Price Band사건의 경우, 최초로 개발도상국간 세이프가드조치 문제에 대해 분쟁해결기구의 판결을 받은 사건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WTO체제하에서의 세이프가드조치 운영에 관한 주목할만한 부분은 개발도상국 회원국들에 의한 조치 사용이 GATT체제와 비교할 때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표2>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지금까지 10건의 세이프가드조치를 통보한 미국을 제외하고는 GATT체제하에서 주요 세이프가드조치 사용국인 호주, 캐나다, EC가 각각 1건씩의 조치만을 통보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해 전체의 85%에 달하는 부분이 개발도상국들에 의한 조치들이고, 그 중 India, Chile, Czech Republic, Argentina, Korea 등의 개발도상국들이 주요 사용국으로 대두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표1. 패널 및 상소기구에 의해 판결이 이루어진 세이프가드 관련 분쟁>

분쟁 명칭
제소국 및 

분쟁 번호 

1. Korea - Definitive Safeguard Measure on Imports of Certain Dairy Products (이하, ‘Korea – Dairy Products’)
EC

WT/DS/98

2. Argentina - 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Footwear
(이하, ‘Argentina – Footwear’)
EC

WT/DS121

3. United States - Definitive 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Wheat Gluten from the European Communities (이하, US – Wheat Gluten’)
EC

WT/DS166

4. United States - Safeguard Measure on Imports of Fresh, Chilled or Frozen Lamb from New Zealand (이하, ‘US – Lamb Meat’)
New Zealand

WT/DS177

5. United States - Safeguard Measure on Imports of Lamb Meat from Australia (이하, ‘US – Lamb Meat’)
Australia

WT/DS178

6. United States - Definitive 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Circular Welded Carbon Quality Line Pipe from Korea (이하, ‘US-Line Pipe’)
Korea

WT/DS202

7. Chile - Price Band System and Safeguard Measures Relating to Certain Agricultural Products (이하, ‘Chile-Price Band’)
Argentina

WT/DS207

<표2. 세이프가드조치 부과 현황: WTO에 통보된 조사개시를 기준으로
>

1995.1.1 ~ 2002. 5.30

Argentina
4

Australia
1

Brazil
2

Bulgaria
3

Canada
1

Chile 
8

China 
1

Colombia
1

Costa Rica
1

Czech Republic
7

Ecuador
2

Egypt
3

El Salvador
3

European Communities
1

Hungary
1

India
12

Japan
3

Jordan
2

Korea
4

Latvia
1

Morocco
2

Philippines
2

Poland
2

Slovak Republic
3

Slovenia
1

United States
10

Venezuela
5

TOTAL
86

한편, 96개 회원국들이 현재까지 자국의 독자적인 세이프가드제도 또는 법규에 대해서 WTO에 통보한 바 있다.
 이러한 다양한 세이프가드제도의 운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WTO 세이프가드협정은 아직 여러 부분에서 보다 더 구체화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지금까지 WTO 패널 및 상소기구에 의한 관련 분쟁사건에 대한 판결은 많은 부분 새로이 확립된 세이프가드 규범을 명확히하고 그 적용상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144개 WTO 회원국의 세이프가드조치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러한 판결들에 근거하여 주요 쟁점들을 약술하고 그 문제점들을 논의한다.

II.
세이프가드 협정 관련 법률 쟁점


14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WTO 세이프가드협정은 GATT 제XIX조를 대폭 개선하여 보다 명료한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WTO체제하의 무역자유화에 핵심적인 예외조치를 다루기 위한 충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하에서는 실질적인 의무사항을 제시하는 세이프가드협정의 제반 규정에 대해 패널과 상소기구가 판결한 주요 해석 및 적용상의 원칙들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1) GATT 제XIX조, “Unforeseen Development”

Korea – Dairy Products 사건에서, EC는 한국정부가 수입증가의 요인이 GATT 제XIX:1(a)조에서 명시된 바의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생 (unforeseen development)”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검토하지 않았으므로 동 조항의 의무에 대한 위배라고 주장하였다. 한국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WTO체제하에서는 세이프가드 협정이 세이프가드 조치의 적용과 관련한 전적인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GATT 제XIX조에 대한 검토는 불필요하다는 반박을 하였다.


동 쟁점의 판결에 있어 패널은 “조약 해석에 있어서의 조항의 유효성 원칙 (effective interpretation)”
을 지적하면서, GATT 제XIX:1조의 조항이 세이프가드 협정 제2.1조와 상충하는 바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하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GATT 제XIX:1(a)조
의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전” 부분의 적용과 관련한 해석에서 패널은 동 조항이 세이프가드 조치 채택을 위해 충족하여야 하는 조건의 일부가 아니라 단순히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는 데 불과한 것으로 판결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의무사항을 규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설명부분이 신설된 세이프가드 협정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러한 GATT 제XIX:1(a)조의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전” 부분에 대한 패널의 판결은 상소기구에 의해 번복되었다. 우선, 상소기구는 세이프가드 협정 제11.1(a)조
의 규정에 비추어 WTO협정 발효 이후에 부과된 모든 세이프가드 조치는 세이프가드 협정 뿐만 아니라 GATT 제XIX조의 규정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다음으로, 패널에 의해 지적된 바 있는 “조약 해석에 있어서의 조항의 유효성 원칙”에 대해 이는 모든 적용가능한 조약의 조항에 조화로운 의미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결론지움으로써,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전” 부분에 대해 단순히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는 데 불과한 것으로 결론지운 패널의 판결을 번복하였다. 

그러면, 동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소기구는, 동 조항의 후반부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은,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을 위한 독립적인 조건사항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나, 조치가 GATT 제XIX조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적용되기 위해 사실관계 차원 (as a matter of fact)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상황 (circumstance)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즉, 동 조항의 후반부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을 위한 세 가지 조건 – 1) 수입의 급증, 2) 수입 증가와 국내 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 3) 국내 생산자들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그러한 위협 – 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조치 적용을 위한 독립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그러한 조치가 적용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상황의 발생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입증 또한 GATT 제XIX:1(a)조에서 규정하는 의무사항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동 쟁점은 Argentina-Footwear 사건에서도 동일한 형식으로 제기된 바 있으며 패널의 판결에 대한 상소기구의 결론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또한, 상소기구는 GATT 제XIX조와 세이프가드 협정이 WTO체제에서, 혹은 WTO협정상, 통합된 체제의 일부분으로서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WTO협정 발효 이후에 시행된 어떠한 세이프가드 조치도 세이프가드 협정 뿐만 아니라 GATT 1994 제XIX조의 규범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즉, WTO협정의 발효 이후에 세이프가드 협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수행된 세이프가드 조사나 시행된 세이프가드 조치는 GATT 제XIX조를 자동적으로 충족한다는 패널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또한,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전”부분은 GATT 제XIX조가 세이프가드 협정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삭제되었으므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패널의 판결에 대해서는, 만약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면 명시적으로 세이프가드 협정에서 그와 같은 사문화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것이라고 결론지으면서, 상소기구는 그러한 명시적인 조항의 해석상 의도적인 무시는 조약 해석의 유효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결하고 있다. 그러므로, GATT 1994 제XIX:1(a)조와 세이프가드 협정 제2.1조는 서로 해석 또는 적용상의 상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중적인 (cumulative)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US – Lamb Meat 사건에서 동 쟁점의 판결과 관련하여, 패널은 상소기구가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전에 대한 입증이 사실관계의 측면에서 입증되어야 하는 사실적 정황 (factual circumstance which has to be "demonstrated as a matter of fact")이라고 판결한 점에 주목하면서, 실제 적용상의 요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패널은 “unforeseen”의 용어와 “unforeseeable”의 용어상 차이에 주목하면서, 특수한 상황에서 기대되지 못한 “unforeseen”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론적인 차원에서 기대할 수 없는 “unforeseeable”의 범주에 속하는 것보다 더 협소한 것으로서, 세이프가드분쟁에서는 전자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한편,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전에 대한 입증은 WTO 분쟁해결절차 과정에서 수행하면 된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패널은 그러한 입증이 주무당국이 조사과정 당시에 검토한 사실자료에 근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무당국이 동 쟁점에 대해 검토하였다는 점과 이에 대한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하였다는 점이 해당 조사보고서로부터 명백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입증에 대해서 조사보고서에서 반드시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전”이라는 정확한 용어가 사용될 필요는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소기구는 최종적으로 패널의 결론을 재확인하면서, 패널의 논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면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어 향후 동 쟁점의 논의에 있어 여전히 불명확한 문제를 남기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논리 차이의 한 예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세이프가드 협정 제3.1조와 관련하여, 제소국들이 쟁점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명시적인 판결은 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주무당국의 최종 조사보고서가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전”에 대한 “판결 (finding)” 또는 “논리적인 결론 (reasoned conclusion)”을 포함해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는 점이다. 패널은 이러한 입증에 대해서, 조사보고서에서 반드시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전”이라는 정확한 용어가 사용될 필요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2) 세이프가드 협정 제2.1조: 수입증가 판정 기준 


제4.2조에서는 증가된 수입품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거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에 있어서 주무당국은 관련 상품의 절대적 및 상대적인 수입증가율 및 증가량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rgentina – Footwear 사건에서, 규정된 바의 “절대적 및 상대적인 수입증가율 및 증가량”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EC와 아르헨티나는 동일한 통계자료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하였다. 수입통계를 분석함에 있어 아르헨티나는 1991년부터 시장개방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국내법상 세이프가드 조사시에 관련 조사기간을 지난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1991년과 1996년을 비교할 때 명백한 절대적 및 상대적 수입 증가가 입증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EC는 그러한 end-point-to-end-point 비교는 그 중간 기간동안의 수입 감소추세를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올바른 평가방법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상기 쟁점에 대해 패널은 협정 제2.1조에서 단순하게 수입증가에 대한 입증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수입증가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규정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동 사건의 경우, 비교의 기준이 되는 연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수입증가 추세에 대한 판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증가에 대한 적절한 검토는 어느 특정시점에서의 정태분석에만 의존하여서는 안되며, 관련된 전체 기간에서의 추세에 대한 동태적인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결론적으로, 패널은 아르헨티나가 전체 조사기간에 대한 전반적인 수입의 추세 파악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판정의 기준 연도 변화에 따른 결과 차이 즉 Sensitivity Test 또한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의무사항의 위배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해 상소기구는 궁극적인 패널의 판결에 동의하면서도 수입증가 판정에 관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 판결을 수정하고 있다. 즉, 상소기구는 수입증가의 판정에 있어 패널이 아르헨티나가 “지난 5년간의 과거” 통계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점을 기각하였다. 상소기구는 세이프가드협정 제2.1조와 GATT 제XIX:1(a)조에서 모두 수입증가와 관련한 규정이 “such product  is being imported … in such increased quantities”로서 현재형의 문구로 제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WTO 회원국의 주무당국이 수입증가에 관한 판정을 수행함에 있어 단순히 과거의 수년간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수입에 관한 추세를 평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의 수입에 관한 통계자료도 함께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결론적으로 상소기구는 세이프가드협정 제2.1조와 GATT 제XIX:1(a)조에 근거하여 볼 때, 수입증가에 대한 입증 의무에서 규정하는 수입증가는 충분히 최근의 현상이며, 갑작스러운 것이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한 수입증가의 판정에 있어서는, 우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에 대한 통계자료를 검토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가장 최근을 포함한 적절한 기간동안의 전반적인 수입 추세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조사와 조치 시행간의 연계성 (Parallelism)


상소기구는 제2조의 조항이 조사 대상 품목과 최종적인 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 품목이 합치해야 한다는 “연계성 (Parallelism)”을 의미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조사대상과 조치대상 수입물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당국이 분명하게 조치대상 수입물이 제2.1조와 제4.2조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세이프가드조치가 정당화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US – Line Pipe사건에서 상소기구는 한국이 연계성 이슈에 대한 prima facie case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패널 판결을 번복하면서, 미국이 위 결론에 의거한 바와 같이 NAFTA회원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조치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에 대한 괴리를 분명하게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결하였다.


한편, 상소기구는 GATT 제XXIV조가 세이프가드협정 제2.2조의 예외로 적용될 수 있는지의 질문은 (1) 조치 비대상 수입물이 심각한 피해 판정에서 고려되지 않았거나, (2) 조치 비대상 수입물이 심각한 피해 판정에서 고려되었고 또한 FTA 비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주무당국이 분명하게 입증한 경우에 한해서만 관련성을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동 사건에서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므로 그러한 관련성에 대한 쟁점에 관해 판정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4) 세이프가드 협정 제4.1(c)조: 국내산업 (Domestic Industry)


US – Lamb Meat 사건에서 ITC 보고서는 국내산업을 규정하는 데 있어, 생양 (live lambs) 목축업 부문을 양고기 (lamb meat) 생산부문과 함께 국내산업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한 근거로, 미국은 생양 목축업 부문이 양고기 생산업과 “연속적인 생산과정 (continuous line of production)”에 있고, 양 목축업자들과 양고기 생산업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 (coincidence of economic interest)”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세이프가드 협정 제4.1(c)는 국내산업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를 판정함에 있어서 "국내산업"은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활동하는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 상품의 생산자 전체, 또는 자신의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상품의 총산출량이 동 상품의 국내총생산의 상당한 비율을 구성하는 생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동 조항으로부터 패널은 우선 국내산업이 “동종 상품의 생산자”로 규정되는 점에 주목하면서, 국내산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생산자들은 최종적인 형태의 동종 물품 생산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의 원료나 원자재 생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동 조항에서의 “생산자 전체 (producers as a whole)” 규정은 생산과정과는 무관하게 세이프가드 조사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생산자의 비율에 대한 수량적 기준이라고 결론지었다.


한편, 패널은 반덤핑 협정, 보조금 협정, 세이프가드 협정에서 모두 동종 물품과 관련한 국내산업의 정의가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Canada – Beef
 사건, US – Wine and Grapes
 사건, 그리고 New Zealand – Transformers
 사건에서의 국내산업에 관한 판결을 검토하였다.


우선, US – Wine and Grapes 사건의 판결로부터는, 생산구조 등의 이유로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경우 재료 생산 산업부문과 최종 완제품 생산 산업부문 간의 “경제적 의존상태 (economic interdependence)”는 동종물품의 판별과 무관하다는 결론에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동 사건에서 포도 생산과 포도주 생산을 동종 물품 생산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와 같은 맥락에서 양 목축업과 양고기 가공업을 동종 물품 생산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Canada – Beef 사건은 생우와 우육의 동종 물품 여부를 다룬다는 점에서 동 사건과 매우 유사한 법적 쟁점에 대한 판결을 포함하고 있다. 동 판결에서 패널은 수직적 통합 (vertical integration)이나 공동 소유 (common ownership)의 요소들 그 자체가 국내산업 범주의 판정에 결정적이거나 특별히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따라서, 동 쟁점의 판정에 핵심적인 사항은 1) 생산의 제반 단계에서의 제품이 단일 동종물품의 다른 형태인지 (different forms of a single like product), 2) 해당 동종 물품의 생산공정을 개별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지, 혹은 공동 소유에 의해 다른 생산 단계에 대한 개별적 구분이나 분석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생산공정의 완벽한 통합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판정이라고 결론지었다.


결론적으로, 패널은 상기 사건에서의 판결에 입각할 때, 국내산업의 범주 판정에 있어 생산의 다른 단계간 정보와 공정의 분리성은 관련이 있는 반면, 수직적 통합, 공동 소유, 연속적 생산공정, 경제적 연관성 또는 경제적 이해에서의 중대한 일치 등 요소는 무관하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패널은 세이프가드 협정상의 “국내산업” 정의와 관련된 협상기록을 검토한 결과, 동 개념의 의미 확장과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협상 당시 구체적으로 개진된 점을 지적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그러한 의미 확대를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국내산업의 정의와 관련하여, 세이프가드 협정 제4.1(c)에서 “동종 물품”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제품”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들어 패널은 세이프가드 조사에서의 대상 물품 범주가 그러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 반덤핑이나 상계조치 조사과정에서보다 잠재적으로 더 광범위하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해 패널은 세이프가드 협정이 무역자유화에 의한 수입증가로 야기된 피해로부터 국내산업에게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취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동 쟁점에 대한 상소심에서 상소기구는 제4.1(c)조의 해석에 있어 매우 규정의 문안 자체에 입각한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상소기구는 “국내산업”의 정의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고려대상 물품간에 “동종관계 (likeness)”나 “직접적인 경쟁관계 (directly competitiveness)”가 성립되지 않는 한, 다른 어떠한 물품간의 관련성도 국내산업의 판정과는 무관하다고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국내산업의 판정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은 관련 물품간의 최종적인 특성에 기인한 비교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소기구는 패널이 국내산업의 판정과 관련하여 생산공정에 대해서도 검토한 점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판정은 생산공정이 아니라 제품 자체의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관계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외에는 패널의 판결을 대부분 수정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5) 세이프가드 협정 제4.2(a)조: 모든 관련된 요소의 평가


세이프가드 협정 제4.2(a)조는 “심각한 피해”를 판정하기 위해 검토하여야 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증가된 수입품이 이 협정의 조건에 따라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거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에 있어서 주무당국은 동 산업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이고 계량가능한 성격의 모든 관련 요소를 평가하며, 특히 관련 상품의 절대적 및 상대적인 수입증가율 및 증가량, 증가된 수입품이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판매, 생산, 생산성, 가동율, 이윤 및 손실, 그리고 고용의 수준에 있어서의 변화를 평가한다.

Korea – Dairy Products 사건에서 동 조항의 적용과 간련하여, 패널은 구체적으로 조항에서 열거한 요소들은, 이후에 관련 산업부문의 상황과 별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더라도, 사전적으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패널은 한국이 위에서 열거된 요소 중 가동율 (capacity utilization)과 생산성 (productivity)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동 조항의 위배라고 판정하였다. 또한, 한국이 구체적인 설명없이 국내시장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에 대해서만 피해 여부를 검토한 점, 상기 요소들의 고려에 있어 충분한 논거가 제시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제4.2조에 대한 위배 판정을 내리고 있다.


동 쟁점은 US – Wheat Gluten 사건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동 사건에서, 패널은 이하의 세 가지 쟁점에 대해 판결하고 있다.

제4.2(a)조에서 제시된 고려요소


EC는 우선 제4.2(a)조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요소의 고려와 관련하여서는, 미국이 생산성의 검토에 있어 노동 생산성만 고려하였으며 이윤 및 손실에 대한 고려에 있어서는 부적절한 자료를 기초로 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첫째, 패널은 제4.2(a)조에서 제시된 “생산성”은 “동 산업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이고 계량가능한 성격의 모든 관련 요소”라는 규정에 입각하여 볼 때, “산업의 전반적인 생산성 (overall productivity of the industry)”을 의미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결론에 따라 패널은 ITC 보고서에서 보다 명확하게 산업 생산성 자체에 대한 고려가 있을 수 있었으나, 전체의 문맥에서 파악할 때 ITC가 산업 생산성에 대한 고려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다. 

EC가 이윤 및 손실에 관한 검토에 있어 미국이 네 개의 국내생산업자 중 세 개에 관한 자료만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한 데 대해서는, 패널은 제4.1(c)조의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를 판정함에 있어서 ‘국내산업’은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활동하는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 상품의 생산자 전체, 또는 자신의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상품의 총산출량이 동 상품의 국내총생산의 상당한 비율을 구성하는 생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규정을 들어 EC의 주장을 기각하고 있다.  


한편, ITC가 이윤율을 계산함에 있어 부적절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EC의 주장에 대해서 미국은 이윤율과 관련된 부분은 정보의 비밀 유지를 위해 ITC 보고서에서 삭제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패널은 영업상 비밀 정보의 보호를 위해 조사보고서에서 그러한 부분을 삭제할 수는 있으나, 여전히 이윤율에 관련된 판정에 대해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설명은 제시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한편, 동 판결과 관련하여 패널은 세이프가드 조사 과정에서 사용되는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강조하는 한편, 세이프가드 협정이 구체적으로 정보의 취합과 분석에 대한 기준이나 분석방식에 대한 규범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정보나 자료가 “관련 국내산업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reflects,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the realities of the domestic industry concerned)”는 기본 원칙하에, 세이프가드 조사 주무당국은 정보나 통계자료의 선택과 이의 분석방식의 채택에 있어 많은 재량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제4.2(a)조에서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고려요소


EC는 제4.2(a)조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요소 외에도 (i) 조사기간동안 신규 영업 참여자; (ii) 부수 상품 (co-products)에 관한 사항; (iii) 미국 생산자의 경영전략 (positive business strategy) 차원에서의 수입 등은 ITC 절차과정에서 EC에 의해 제기된 요소들이며, 이에 대해 적절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동 조항의 의무위배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동 쟁점과 관련하여, 제4.2(a)조는 주무당국에 대해 동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요소들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관련있는 것으로 분명하게 제기된 기타 요소들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패널의 판결은 상소기구에 의해 기각되었다. 


상소기구는 조사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그러한 이해당사자가 관련있는 것으로 제기하는 요소에 대해서만 주무당국이 검토할 수 있다는 패널의 판결은 파기하였다. 특히 상소기구는 제4.2(a)조에서 기타 요소들 중 관련성을 판정하는 것은 이해당사자가 아니라 주무당국의 소관이라고 규정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주무당국이 특정한 “기타 요소”가 관련 사건에 대해 연관성을 가진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요소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제기가 없이도 추가적인 조사과정을 통해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즉, 상소기구는 이러한 판결을 통해 조사과정에서의 주무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전반적인 심각한 피해 (Overall Serious Injury) 판정


EC는 조사대상 기간동안 심각한 피해의 요건으로 고려된 요소들 중 일부분은 도리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심각한 피해의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전반적인 심각한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조사과정에서 고려된 모든 요소들이 부정적이거나 감소추세를 보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짓고 있다. 즉, 그러한 다양한 요소에 대한 고려에서 어떠한 비중으로 각각의 요소들을 평가할 것인 지는 주무당국의 결정사항이므로, 일부분의 요소들이 증가추세를 보이는 사실만으로 전반적인 심각한 피해에 대한 판정이 불가능해지지는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다.  


(6) 세이프가드 협정 제4.2(b)조: 인과관계


세이프가드 협정 제4.2(b)조의 인과관계에 관한 이슈는 현재까지 크게 두 가지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무엇을 보여야 하는 가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어떠한 관계를 보여야 하는 가에 대한 것이다.


첫째로, Argentina – Footwear 사건에서 패널은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간의 인과관계 입증에 대해 조사과정에서 아르헨티나가 피해요소와 수입간의 추세에서 일치하는 경향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수입품과 국내 상품간의 경쟁조건 – 특히 가격의 측면에서 – 을 적절하게 분석하거나 설명하지 못하였으며, CNCE에 의해 조사과정에서 지적된 “기타 요소”들 – 특히 “Techila 효과” – 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결하였다. 


상기 패널의 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상소기구는 패널이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에 대한 판결에서 모두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두 가지 요소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판결을 시도한 점에 대해 한편으로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바를 표명하면서도 인과관계 입증과 관련한 의무사항의 설명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특히, 인과관계의 입증에 있어 우선 핵심적인 부분은 수입과 피해 요소들에 있어 절대량의 변화가 아니라 “추세 (trend)”라는 패널의 설명에 대해 동의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인과관계 분석과 결정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수입의 변화와 피해요소의 변화간 “관계 (relationship)”라는 점이다. 따라서, 인과관계가 사실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입의 증가가 일반적으로 관련 피해요소에서의 감소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러한 일치 경향 자체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으나, 반대로 그러한 일치 경향이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성립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는 점에 대한 매우 설득력있는 (very compelling)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짓고 있다.


둘째로, US – Wheat Gluten 사건에서, 패널은 개별적인 요소들에서의 입부 반대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수입증가 추세와 피해 요소의 악화 추세간의 전반적인 일치 (overall coincidence)에 근거하여 인과관계의 성립에 대한 긍정적인 판정을 내리고 있다. 


한편, 패널은 수입증가가 심각한 피해의 유일한 원인임을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수입증가가 그 자체로서 (in and of themselves)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패널은 기타 다른 요소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효과를 모두 제거하고 난 경우, 수입증가라는 요소 자체만으로도 국내 관련 산업 부문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상소기구는 이러한 패널의 인과관계에 대한 해석을 파기하였다. 즉, 상소기구에 의하면, 제4.2(b)조에서 제시한 인과관계에 대한 규정, “the existence of  the causal link  between increased imports … and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은 “a relationship of cause and effect such that increased imports contribute to "bringing about", "producing" or "inducing" the serious injury”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즉, 수입증가 그 자체가 국내산업에 피해를 심각하게 야기시키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증가를 포함한 다양한 요소가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과 수입증가라는 요소가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면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수입증가가 그 자체만으로서 심각한 피해의 중요한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한 다양한 요소가 총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수입증가는 이러한 총체적인 심각한 피해에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과관계에 대한  상소기구의 판결은 세이프가드 협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협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해석이다. 기본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는 수출국이 덤핑이나 보조금 등 부당한 무역왜곡행위를 범하지 않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의 상대적 또는 절대적 증가에 의해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 한시적으로 이에 대한 구제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입국의 입장에 이와 같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입에 의해 야기된 피해가 심각하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전제가 성립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된 기간동안 수출국에 의한 위법행위가 없이도 수입제한 조치를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 사건에서의 상소기구 판결은 세이프가드조치 시행에 관한 수입증가 요소의 중요성을 상당한 정도로 희석화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즉, 수입증가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면 될 뿐이며, 이처럼 발생된 심각한 피해와 수입증가가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이 입증되면 기본적으로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충족되는 것으로 상소기구는 판결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두번째 단계의 인과관계 입증은 수입증가가 여러 요소와 함꼐 심각한 피해의 발생요인 중 하나인 경우는 이미 자동적으로 충족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실상 이러한 해석은 인과관계의 입증과 관련하여 수입증가라는 요소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으로부터 총체적인 요인 중 하나의 요인으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과관계에 관한 쟁점은 US – Lamb Meat 사건에서도 다시 한번 제기되어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낳고 있다. 


인과관계 분석과 관련하여, 패널은 1) 수입증가가 피해요인들의 하락세와 일치하는 추세를 보이는지 2) 수입품과 국내 상품간의 경쟁조건이 수입과 피해간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입증하는지 3) 수입 외의 요인에 의한 피해가 수입에 의한 영향에서 제외되었는지의 3단계 분석을 통해 인과관계의 입증이 이루어진다고 파악하고 있다.


특히 상기한 요소들 중 세 번째 요소와 관련하여, 패널은 수입증가가 기본적으로 심각한 피해의 필요 충분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판결에 따라, ITC가 채택하는 “substantial cause” 기준이 수입증가가 단순히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만 적용되므로, 세이프가드 협정 제2.1조와 제4.2(b)조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특히, ITC의 기준에 따르면, 수입증가가 그 자체로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없는 수준이고 여타 요소들의 종합적인 효과가 사실상 피해의 요인일지라도, 다른 요소들 중 단일 요인으로서 수입증가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과가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론에 따라, 패널은 ITC의 판정에 대해 수입증가가 심각한 피해 위협의 필요 충분조건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결하였다. 즉, 미국의 세이프가드 관련 법규나 ITC에 의해 채택된 “substantial cause” 기준 자체가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한 것은 아니나, 동 사건의 문맥에서는 ITC가 세이프가드 협정 제2.1조와 제4.2(b)조에 근거하여 볼 때 의무사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과관계에 대한 패널의 논리와 판결은 United States – Wheat Gluten 사건에서의 상소기구 판결에 따라 기각되고 있다. 상소기구는 수입증가가 심각한 피해의 충분조건, 즉 그 자체로서 심각한 피해의 요인이 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명시적으로 기각하면서 단지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의 위협간에 인과관계만 입증이 되면 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므로, 상소기구는 United States – Wheat Gluten 사건에서의 다음의 판결을 재확인하고 있다:

Article 4.2(b) presupposes, therefore, as a first step in the competent authorities' examination of causation, that the injurious effects caused to the domestic industry by increased imports are  distinguished from  the injurious effects caused by other factors.  The competent authorities can then, as a second step in their examination, attribute to increased imports, on the one hand, and, by implication, to other relevant factors, on the other hand, "injury" caused by all of these different factors, including increased imports.  Through this two stage process, the competent authorities comply with Article 4.2(b) by ensuring that any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that was  actually  caused by factors other than increased imports is not "attributed" to increased imports and is, therefore, not treated as if it were injury caused by increased imports, when it is not.  In this way, the competent authorities determine, as a final step, whether "the causal link" exists between increased imports and serious injury, and whether this causal link involves a genuine and substantial relationship of cause and effect between these two elements, as required by the  Agreement on Safeguards. 

상소기구는 상기 판정과 관련하여, 위에서 설명한 논리적 절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 또는 그러한 위협간의 원인과 결과의 중요한 관계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판정과 관련하여서 상소기구는, 수입증가 이외의 요인에 의한 효과를 수입증가에 의한 효과로부터 분리하는 판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그러한 효과가 적절히 분리된 이후에만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의 위협간 인과관계에 대한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동 사건에서는 ITC가 수입증가 이외에 국내산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6가지의 요소를 지적하고 있다. 상소기구는 이러한 6가지 요소의 분석에 있어, ITC가 “substantial cause” 기준의 적용에 의해 어느 요소가 수입증가 요인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상대적 인과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분석은 수행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의 영향을 수입증가 요인으로부터 분리하여 파악하는 분석을 수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제4.2(b)조의 “non-attribution” 의무 위배 판정을 하고 있다.

(7) 세이프가드 협정 제5.1조


세이프가드 조치의 적용과 관련하여 세이프가드 협정 제5.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회원국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한다. 수량제한이 사용되는 경우 이러한 조치는, 다른 수준이 심각한 피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는 데 필요하다는 명백한 정당성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통계가 입수가능한 과거 대표적인 3년간의 평균수입량인 최근 기간의 수준 이하로 수입량을 감소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원국은 이러한 목적달성에 가장 적합한 조치를 선택하여야 한다.
Korea – Dairy Products 사건에서 상기 조항을 실제로 적용함에 있어 패널은 우선 회원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제한적이지 않은 조치를 채택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한편, 패널은 세이프가드 조치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 요소: 관련 상품 범주 (product coverage), 형태 (form), 지속기간 (duration), 수준 (level)으로 파악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패널의 판결은 상소기구에 의해서 채택되고 있다. 더욱이 상소기구는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조치를 부과한다는 원칙은 조치의 형태, 수량제한, 관세, 혹은 관세율쿼타에 상관없이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패널은 상기 조항의 두번째 문장을 해석함에 있어 회원국이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에 대한 결정 또는 그러한 권고를 함에 있어, 그와 같은 결정을 할 당시, 관련 사실관계를 어떠한 식으로 고려하였는 지와 적용된 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다소 포괄적인 회원국의 설명 의무에 대한 해석은 상소기구에 의해 수정되고 있다. 


즉, 우선 “명백한 정당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당성에 대한 설명이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에 대한 결정문 또는 그러한 권고안에 그와 같은 결정이 내려진 시점에서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이 통계가 입수가능한 과거 대표적인 3년간의 평균수입량 수준 이하로 수입량을 감소시키는 수량제한 형태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채택하는 경우 명백한 정당성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통계가 입수가능한 과거 대표적인 3년간의 평균수입량 수준과 합치하는 수준으로 수량제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채택하는 경우 회원국은 명백한 정당성에 대한 설명을 제시할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이러한 과거 대표적인 3년간의 평균수입량 수준에 따른 구분없이 포괄적으로 명백한 정당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판정한 패널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US – Line Pipe사건에서는 이러한 판결을 보다 일반화하여, 동 조항이 세이프가드 조치가 허용가능한 수준에서만 부과되어야 한다는 실질적인 의무와 과거 대표적인 3년간의 평균수입량 수준 이하로 수입량을 감소시키는 수량제한 형태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채택하는 경우 명백한 정당성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절차적인 의무를 규정하는 반면, 이 외의 어떠한 일반적인 절차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하였다.

한편, US – Line Pipe사건에서 상소기구는 패널이 judicial economy doctrine하에서 다루지 않은 피해수준과 세이프가드조치의 허용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쟁점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동 쟁점과 관련하여, 미국은 심각한 피해의 정의 및 사용이 한가지로 일관되게 사용되는 점을 들어 심각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한도내의 조치는 전체 심각한 피해를 다루는 조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이러한 주장을 기각하면서 제4.2(b)조에서 수입 증가외의 요소에 의한 효과를 구분하는 목적을 고려할 때 조치 시행시에 그러한 별도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전체 피해에 대한 조치를 허용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US – Cotton Yarn사건에서의 판결에 비추어, 상소기구는 국제 협정의 위반에 대해 일반적으로 피해수준에 연동된 비례성 (Proportionality) 원칙이 적용되는데 반해 아무런 협정 의무 위반이 없는 경우에 “disproportionate and punitive”한 대응조치를 허용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제5..1조하에서는 단지 수입 증가에 의한 피해부분에 대해서만 세이프가드조치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상소기구는 판결하였다. 한편, 상소기구는 제4.2(b)조의 의무 위배사실이 제5.1조의 위배를 자동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8) 경제공동체에 의한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Argentina – Footwear 사건에서 EC는 아르헨티나가 세이프가드 조사와 관련하여 수입, 피해, 인과관계 등의 결정에서 MERCOSUR 회원국을 포함한 모든 교역상대국으로부터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나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에 있어서는 MERCOSUR 회원국을 그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였다. 


패널은 상기 주장에 대한 검토에서 세이프가드협정 제2.1조 각주1의 다음과 같은 규정에 주목하고 있다:

관세동맹은 단일체로서 또는 회원국을 대신하여 세이프가드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관세동맹이 단일체로서 세이프가드조치를 적용하는 경우 이 협정에 따른 심각한 피해 또는 그 우려의 판정을 위한 모든 요건이 관세동맹 전체에 존재하는 제반조건에 근거한다. 세이프가드조치가 회원국을 대신하여 적용되는 경우 심각한 피해 또는 그 우려의 판정을 위한 모든 요건은 동 회원국내에 존재하는 제반조건에 근거하며, 동 조치는 동 회원국에 한정된다. 이 협정의 어느 조항도 1994년도 GATT 제19조와 제24조제8항과의 관계에 관한 해석을 예단하지 아니한다.
패널은 상기 규정에 대해 세이프가드조치의 사용 권한을 누가 가지느냐에 대한 규정이며, 그 적용대상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세이프가드협정 제2.1조와 각주의 문맥은 제2.2조
라고 파악하면서, 제2.2조는 관세동맹 단일체로서의 차원이 아니라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는 관세동맹 회원국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관련 수입물에 대해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으로 패널은 판결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상기 논리에 근거하여, 세이프가드 조사의 범주와 조치 시행의 범주간에는 병렬관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회원국 차원에서의 세이프가드 조사가 모든 수입에 대해 수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이프가드조치 또한 모든 관련 수입물에 대해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 사건의 경우, 모든 수입을 근거로 판정된 아르헨티나의 “심각한 피해” 결정은 이후 비-MERCOSUR 회원국만을 상대로 시행된 세이프가드 조치의 적절한 기초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이프가드 협정 제2.1조 각주1에 근거한 패널의 판정은 상소기구에 의해 파기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상소기구는 동 조항 각주1이 본 사건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다. 즉, 각주1의 “관세동맹은 단일체로서 또는 회원국을 대신하여 세이프가드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동 각주는 오직 관세동맹이 단일체로서 또는 회원국을 대신하여 세이프가드조치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결론지었다. 상소기구는 본 사건에서는 MERCOSUR가 아니라 이의 회원국인 아르헨티나가 개별 WTO 회원국 자격으로 세이프가드조치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각주1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GATT 제XXIV조 또한 해당 세이프가드조치의 정당화 논의와는 무관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한편, 상소기구는 세이프가드 조사의 범주와 조치 시행의 범주간에는 병렬관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회원국 차원에서의 세이프가드 조사가 모든 수입에 대해 수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이프가드조치 또한 모든 관련 수입물에 대해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패널의 판결에는 동의하고 있다. 상소기구는 제2.1조와 제4.1(c)조는 세이프가드조치의 부과를 위한 조건과 조사의 범주를 위한 요건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2.2조는 조치의 적용에 대한 범주를 제시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므로,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세이프가드조치는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출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조항에 따라, 모든 수입물에 근거한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조치의 적용시에도 모든 수입물에 대해 비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판결에 따라 모든 수입물에 근거한 아르헨티나의 세이프가드 조사는 MERCOSUR 회원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적절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상기 판결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상소기구가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관세동맹의 회원국이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에 있어 다른 관세동맹 회원국을 배제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일반원칙에 관하여서는 판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세이프가드조치의 비차별적 적용에 대한 문제는 II장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Tokyo Round 협상 이후부터 줄곧 논란이 거듭되어 온 문제로서 동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원칙으로서 관세동맹의 회원국이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에 있어 다른 관세동맹 회원국을 배제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의 분쟁사건이나 위원회 차원에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여전히 미결의 숙제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US – Wheat Gluten 사건에서도 미국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의 차별적인 적용 문제 – 특히 NAFTA 회원국인 캐나다의 배제 – 가 제기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패널은 동 사건의 문맥에서 쟁점을, “미국이 수입증가와 이의 효과에 대한 조사에서 모든 수입을 포함시킨 후,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이 총수입의 상당부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수입에 의한 심각한 피해에 중대한 기여를 하였는지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하고 나서 캐나다에 대해 세이프가드조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합법적인 것인가”라고 규정하였다.
    


우선 패널은 제2.1조와 제4.2조에 근거하여 세이프가드 조사과정에서의 수입의 범주와 세이프가드조치 시행과정에서의 수입의 범주간에 대칭성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즉, Argentina – Footwear 사건에서의, 세이프가드 조사가 모든 수입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에 입각한 조치도 모든 수입에 대해 부과되어야 한다는 상소기구의 판결을 재확인하였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미국이 캐나다를 포함한 모든 수입에 의한 심각한 피해 조사를 수행한 후, 캐나다를 그러한 조사 결과에 입각한 세이프가드조치로부터 제외시킨 것은 의무위반이라고 판정하고 있다. 


한편, Argentina – Footwear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패널은 동 쟁점에 관한 판결에 대해 Tokyo Round 협상 이후 줄곧 제기되어 오던 세이프가드조치의 차별적 적용에 관한 일반원칙에 대해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상기 판결에 대해 ITC가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과에 따라 캐나다를 세이프가드조치로부터 제외시킨 점을 들어 상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상소기구는 미국이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수행한 것은 사실이나, 반면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에 대한 명시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기각하였다. 즉, 이와 같은 상소기구의 판결은, 모든 수입에 대한 조사에 근거한 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으로부터 특정 국가를 제외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영향을 별도로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의 영향에 대한 분석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II. 
2002년 미국 철강세이프가드조치 

최근 전세계적으로 통상 마찰을 촉발시키고 있는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조치 (Global Steel Safeguard)에 대해 이하에서는 간략히 알아보고 그 전망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2001년 6월 미국 부시대통령이 ITC에 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201조 (세이프가드조치) 조사를 개시하였는데, 이는 1985년 사과쥬스 수입에 대해 미 행정부가 세이프가드조사를 발동한 이래 16년만에 행정부 발의의 세이프가드 조사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ITC는 2001년 12월 17일 최종적으로 철강산업 부문에 “심각한 피해” 판정을 하였으며
, 동 판정에 근거한 미 대통령의 세이프가드조치 공표가 2002년 3월 5일자로 Proclamation 7529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 동 공표를 통해 미국 부시대통령은, NAFTA회원국인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일부 개발도상국을 제외하고, 8%에서 30%에 이르는 3년간의 세이프가드 관세인상 조치를 발표하였다. 한편, 부시대통령은 동 조치와 관련하여 120일내 추가적으로 조치대상 제외권한을 USTR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최초의 신청 및 자료제출 마감이 2002년 5월 13일로 결정되었으나 조치대상 제외 신청기간이 5월 20일로 최근 연장된 바 있다.  


동 조치의 발표에 따라 201조 세이프가드조치 대상이 된 많은 WTO회원국들이 반발하였으며, 미국 부시대통령의 공표에 바로 이어 2002년 3월 13일 EC가 WTO 분쟁해결기구에 협의를 요청한 것을 필두로,
 현재까지 일본
, 한국
, 중국
, 스위스
, 노르웨이
, 뉴질랜드
, 브라질
이 각각 분쟁해결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철강 수입제한조치에 따라 수입선이 막힌 외국 철강제품들이 자국시장으로 저가에 역류되는 것을 우려한 회원국들의 연쇄적인 철강분야의 수입제한조치들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이 철강세이프가드조치를 부과한 이래 자국의 철강세이프가드조치를 WTO에 통보한 회원국은 China, Hungary, Chile, Canada, EC, Czech Republic을 포함하는데, 이 중 Chile와 Czech Republic을 제외한 4개국은 WTO 설립 이후 최초로 통보한 세이프가드조치이다.


현재까지 EC, 한국, 중국, 일본 등의 국가가 세이프가드협정 제8조에 의거 양자간 협의차원에서 대미 보상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이미 EC
, 중국
, 일본
, 노르웨이
, 스위스
가 관세양허정지 목록을 상품이사회에 통보하였고, 한국
은 관세양허정지 발동시한을 2005년 3월 19일까지로, 브라질
, 호주
, 뉴질랜드
는 그 시한을 2005년 3월 20일까지로 연장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국내법규에 따르면, 동 조치에 관한 한 절차상 문제 이외에는 ITC Commissioner의 결정을 국내법원에 제소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동 조치의 이의제기를 위해서는 유일한 창구가 WTO 분쟁해결절차라는 점은 다자간 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예가 되고 있다. WTO협정에 비추어 미국 세이프가드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바, 그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나 조치의 수준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 철강산업 분야의 심각한 피해 사실은 최근 쇠락하는 동 산업 부문의 상황에 비추어 인정되는 부분이고, 수입 증가와의 인과관계 또한 앞 절에서 설명된 바처럼 입증이 그리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그리고 ITC조사 과정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수입에 의거한 피해 판정을 하고 있으므로, 동 판정의 객관성 여부가 쟁점화 되겠으나 본 사건에서는 두 NAFTA 회원국의 조치대상 제외 자체가 위반으로 간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쟁점은 수입에 의한 피해부분만큼만 “구제’해야 한다는 원칙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분의 품목에서는 ITC의 권고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수입제한조치가 실제로 부과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치 수준의 과도함이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주로 문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WTO 분쟁해결이 진행되는 경우 연쇄적으로 발동된 여타 회원국들의 후속 수입제한 조치들에 대해서도 WTO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미국 철강세이프가드조치와 이에 따른 여파가 상당기간동안 원만한 세계통상체제 운영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IV. 
맺음말


세이프가드제도는 WTO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노력을 회원국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완충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세이프가드협정은 144개 WTO 회원국들의 참여로 꾸준히 확립되어 가는 국제통상규범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회색지대조치들의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01년 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함으로써 중국을 대상으로 한 WTO 특별세이프가드조치가 합의된 바 있으며
, 이에 따라 WTO회원국들에 의한 향후 세이프가드조치의 사용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까지 세이프가드조치의 운용과 관련한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은 새로이 마련된 세이프가드협정의 사용과 관련한 유용한 지침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제공동체내 세이프가드제도의 운용에 대해 회원국간에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으며, 기타 인과관계 또는 조치의 허용수준 등에 대해서도 분쟁해결기구에 의한 판결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도하라운드 의제 설정 당시에 세이프가드협정 문제는 별 주목을 받지 못하여 현재의 협상의제에 명시적으로 지적되거나 제기되고 있는 사안은 없는 실정이다.
 향후 이 분야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WTO체제하에서 균형있는 제도 운영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WTO, Analytical Index: Guide to GATT Law and Practice, Vol. 1, 539-559 (1995).


�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세이프가드협정 관련 협상 내력은 Terence P. Stewart and Myron A. Brilliant, Safeguards, in The GATT Uruguay Round: A Negotiating history (1986-1992) Vol. II, 1711-1820 (Terence P. Stewart, 1993) 참조.


� 부록 참조.


� 본 고에서는 2002년 5월 3일 회람된 Chile-Price Band 사건의 패널판결은 아직 상소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지 않았으므로 포함하지 않았다.


� Document Dissemination Facility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See also WTO, G/L/409, 494.


� WTO, DDF, G/SG/N/1/* 에 의한 저자 산정. WTO출범 첫해인 1995년에 53개 회원국들이 자국의 관련 법규를 통보한 바 있다.


� 본 고에서는 세이프가드협정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이에 대한 보충은 안덕근, “WTO출범이후 세이프가드조치 운영사례 분석 (무역위원회 정책연구과제, 2001)” 참조. See also, John H. Jackson, The World Trading System, 175-212 (2nd ed., 1997); M. Trebilcock and R. Howse, “The Regulation of International Trade”, 226-245 (2nd ed., 2000); R. Bhala and K. Kennedy, “World Trade Law”, 897-938 (1998); J. Nuzum, “The Agreement on Sageguards: U.S. Law Leads Revitalization of the Escape Clause”,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407-438 (Terence P. Stewart, 1996).


� 보다 상세한 WTO 세이프가드협정 관련 법률쟁점 분석은 안덕근,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비판적 분석” (통상법률, 제41호, 2001) 참조.


� “조약 해석에 있어서의 조항의 유효성 원칙 (Effective Interpretation)”은 “l’effect utile” 혹은 라틴 용어로는 “ut res magis valeat guam pereat”라고 표현되는데, 이는 조약의 모든 용어가 완전한 의미를 가져야 하며 서로간의 의미의 불일치나 특정 용어가 무의미하도록 해석되어서는 않된다는 원칙을 뜻한다.


� 관련 부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1.	(a)	If, as a result of unforeseen developments and of the effect of the obligations incurred by a contracting party under this Agreement, including tariff concessions, any product is being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that Member in such increased quantities and under such conditions as to cause or threaten serious injury to domestic producers in that territory of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s, the Member shall be free, in respect of such product, and to the extent and for such time as may be necessary to prevent or remedy such injury, to suspend the obligation in whole or in part or to withdraw or modify the concession.”


� 관련 부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1.	(a)	A Member shall not take or seek any emergency action  on imports of particular products  as set forth in Article XIX of GATT 1994 unless such action conforms with the provisions of that Article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 해당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is language in both Article 2.1 of the  Agreement on Safeguards  and Article XIX:1(a) of the GATT 1994, we believe, requires that the increase in imports must have been recent enough, sudden enough, sharp enough, and significant enough,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to cause or threaten to cause ‘serious injury’”.


� 해당 원문은 다음과 같다:


"a domestic industry shall be understood to mean the producers as a whole of the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s operating within the territory of a Member, or those whose collective output of the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s constitutes a major proportion of the total domestic production of those products."  (emphasis added).


� Report of the Panel on Canada - Imposition of Countervailing Duties on Imports of Manufacturing Beef from the EEC, dated 13 October 1987, not adopted, SCM/85.


� Report of the Panel on United States – Definition of Industry Concerning Wine and Grape Products, adopted by the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on 28 April 1992, SCM/71, BISD 39S/436.


� Panel Report on New Zealand – Imports of Electrical Transformers from Finland, adopted on 18 July 1985, BISD 32S/55.


� 해당 원문은 다음과 같다:


“We also concur with the reasoning of those panels that separability of operations and data between different stages of production, rather than vertical integration, common ownership, continuous lines of production, economic interdependence or substantial coincidence in economic interests are relevant for determining the scope of the industry in consistency with SG Article 4.1(c).” Panel Report, para. 7.109.


� 해당 원문은 다음과 같다:


“We read this requirement in Article 4.2(a) SA as mandating that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evaluate those "factors" enumerated in Article 4.2(a) SA as well as any other relevant "factors" -- in the sense of factors that are clearly raised before them as relevant by the interested parties in the domestic investigation.” Panel Report, para. 8.69.


�Appellate Body Report, para. 69.


� 해당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primary objective of the process we described in  United States – Wheat Gluten Safeguard  is, of course,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genuine and substantial relationship of cause and effect" between increased imports and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 Id. paras.237-262. 그러나 사실 동 쟁점에 대한 상소기구의 판결은 엄격하게 패널의 법해석에 대해서만 상소심의 범주를 규정하는 DSU 제17.6조에 비추어 볼 때 논쟁의 여지가 있다.


�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출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 해당 원문은 다음과 같다:


“We see the issue before us as whether, in this case, the United States, after including imports from all sources in its investigation of "increased imports" of wheat gluten into its territory and the consequent effects of such imports on its domestic wheat gluten industry, was justified in excluding imports from Canada from the application of the safeguard measure following a separate and subsequent inquiry concerning whether imports from Canada accounted for a "substantial share" of total imports and whether they "contributed importantly" to the serious injury caused by imports.”


� 해당 원문은 다음과 같다:


“We do not believe that we have been asked to rule, and consequently make no ruling, on whether or not, as a general principle, a member of a free trade area can exclude imports from other members of that free trade area from the application of a safeguard measure.”


� 총 조사대상 33개 품목 중 12개에 대해서 심각한 피해 판정을, 4개 품목에 대해서는 판정이 3대3 동수를 이루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세이프가드조치가 가능함에 따라 실제로는 16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See also USITC, Commissioner’s Determinations in TA-201-73. See also USITC, Summary of Commission Remedy Recommendations (TA-201-73).


� WT/DS248/1 (dated on Mar. 13, 2002).


� WT/DS249/1 (dated on Mar. 26, 2002).


� WT/DS251/1 (dated on Mar. 26, 2002).


� WT/DS252/1 (dated on April 2, 2002). 동 사건은 중국이 2001년 12월 WTO에 가입한 이래 제기한 최초의 분쟁협의 요청에 해당한다.


� WT/DS253/1 (dated on April 8, 2002).


� WT/DS254/1 (dated on April 10, 2002).


� WT/DS258/1 (dated on May 21, 2002).


� WT/DS259/1 (dated on May 23, 2002).


� WTO, G/C/10 (dated on May 15, 2002).


� WTO, G/C/17 (dated on May 21, 2002).


� WTO, G/C/15 (dated on May 21, 2002).


� WTO, G/C/16 (dated on May 21, 2002).


� WTO, G/C/18 (dated on May 22, 2002).


� WTO, G/C/12 (dated on May 16, 2002).


� WTO, G/C/11 (dated on May 16, 2002).


� WTO, G/C/14 (dated on May 17, 2002).


� WTO, G/C/13 (dated on May 17, 2002).


� WTO, WT/ACC/CHN/49, p.80-81.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조치는 일반 세이프가드조치와는 달리 “serious injury”가 아니라 한단계 낮은 수준의 산업피해 개념인 “material injury”만으로도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 이에 반해 반덤핑협정과 보조금협정에 관련된 협상의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다. See generally WTO, WT/MIN(01)/DEC/1 (dated on Nov. 20, 2001) and WT/MIN(01)/17 (dated on Nov. 2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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